


이달 구리 지역에 첫 진출한 B사는
사업 시작 사흘 만에 구리시로부터
운영하고 있는 300여대의 킥보드를

전량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. 
개별 기기가 아닌 사업 운영 자체를
문제 삼은 사례다. 시는 자체 회수를
하지 않으면 시가 수거한 후 견인비
등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. B사는

단순 배치된 전동킥보드를
지자체가 강제 수거할 법적 근거가

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
받아들여지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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